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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무뉴스

법무매거진

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

출국금지 당한다 법무뉴스

〈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〉

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

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

요청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

낮아진다.

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

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

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
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.

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

상이거나,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

령을 받고도 3회(약 3개월) 이상 양육비를 지

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출

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.

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

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

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

예상했다.

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

소득의 50% 이하에서 75% 이하로 확대됐다.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

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

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

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

비를 지원하는 제도다.

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출국금지 대상

자를 확대하는 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

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

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

한다.”고 말했다.

이어 ‘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

양육비 채무자 소득·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

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

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’이라고 덧붙

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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